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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가계 불평등, 

돌봄 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통계지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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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고 공정한 복지국가로 나아

가기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본 연구의 지표들이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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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단순 지표의 분석을 넘어 사회적 상황을 개괄적으로 인식

하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기존 지표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는바, 사회․경제․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동향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 임금에 대한 고찰이다. 사회적 

임금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동향 지표 분석

이다. 특히, 보건, 소득, 주거, 사회서비스 등 주요 영역별 핵심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건

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지표 분석을 시도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분야별 새로운 

동향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선택

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임금을 실제로 측정해

보았다.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 동향 분석은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 

등 보건의료 지표, 평균 가구소득 등 소득과 주거 지표, 장기요양 수급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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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서비스 지표, 1인 가구, 인구구조 등 인구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지표별 동향을 살펴

보고, 생애주기 또는 하위집단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정책 영역별 지표 

변화를 검토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그간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사회정책 영역의 동향 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지표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을 선택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 동향 분석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성아 

외(2022)에서 개발하고 김성아 외(2023a)에서 개선한 동향 분석틀을 

기반으로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 점수가 약간이지만 

높아지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빈곤율과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규모가 증가하는 등 지표상에 나타나는 보건

의료, 소득과 주거, 사회서비스 등 영역별 사회정책의 성과는 일면 개선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총지표값을 생애주기, 혹은 하위집단으로 

구체화하면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미진한 지원 수준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표 동향을 살펴본바, 2000년 이후에 제도적 성과를 

보인 것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었다. 기대수명 등 건강 수준을 보여

주는 주요 지표는 대체로 과거에 비해서 향상되었고, 다른 OECD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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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건강 위험 요인 중 흡연과 음주는 OECD 

평균 수준을 보였고, 비만 및 과체중은 OECD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 이용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많은 

편이다.

사회적 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금

을 실제로 측정해보았다. 사회적 임금의 대상 범주와 사회적 임금의 급여 

형태 범주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4가지의 입

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

분된다. 첫째,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료(현금)를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3년 기준 20,518원이다. 

둘째,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과 현물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0년 기준 

9,510,063원이다. 셋째, 시민권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수당 또는 기본

소득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2,675,724원이다. 넷째, 국가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한 현금과 현물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6,675,087원이다.

주요 용어: 사회적 임금, 정책지표, 보건의료,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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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사회보장 정책은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여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향 분석은 사회보장 정책 및 제도의 실행 상황과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찰, 기록,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산출 지표 및 통계 

지표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보장 정책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의 경제, 사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연구를 통해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주기적인 사회정책 동향 분석은 비어 있었다(김성아 외, 2022; 김성아 

외, 2023a).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를 통해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정책 영역별로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이어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개선하였고, 동향 분석을 

위한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과 주거」, 「보건의료」 분야의 

지표를 도출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당 영역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동향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통계청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부 정책 영역별 현안에 대해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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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 부처에서는 주로 발행처의 필요에 따라 정책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2차 자료를 활용한 기존 지표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빈곤통계연보」는 

빈곤과 소득분배 지표에 전문화되어 있고,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사회

보장 정책의 대상과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은 지표의 수준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 정책 분야별 동향 지표를 활용해 추적, 관리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단순 지표의 분석을 넘어 사회적 상황을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서 시작되었다. 또한 기존 지표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는바, 사회․경제․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동향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분야별 새로운 

동향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선택

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임금을 실제로 측정해

본다. 사회적 임금의 대상 범주와 사회적 임금의 급여 형태 범주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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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임금을 도출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사회적 임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불평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총체적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사회적 

임금의 범주와 측정 방식, 실증 데이터의 비교 등을 통해 사회적 임금의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화하고 사회적 임금의 양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장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국민 삶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의 동향 분석은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 등 

보건의료 지표, 평균 가구소득 등 소득과 주거 지표, 장기요양 수급률 등 

사회서비스 지표, 1인 가구, 인구구조 등 인구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중심으로 지표별 동향을 살펴보고, 생애

주기 또는 하위집단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정책 영역별 지표 변화를 검토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와 

동향을 관측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정책 동향 지표 

개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사회적 임금, 

사회보장기본계획 모니터링 지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 임금에 대한 고찰이다. 사회적 임금의 개념을 살펴

보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동향 지표 분석이다. 특히, 보건, 

소득, 주거, 사회서비스 등 주요 영역별 핵심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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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정책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지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구성과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목표】 사회보장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및 분석

사회적 임금 지표 보건의료 정책 지표
소득 등 5대 영역 

정책 지표

사회적 임금 관련 
기존 문헌 분석, 

방법론 검토

보건의료 정책 지표 분석 소득, 인구, 
사회서비스 등 5대 
영역별 정책 지표 

분석보건의료 지표의 활용 방법 제언

사회적 임금 도출 
및 활용 방법 제시

보건영역 정책 지표 분석
사회보장 정책 지표 
활용 방안 등 제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정책 분석

결과 종합 및 해석

〈표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영역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개요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제3절 보건의료 영역의 지표 체계 검토

제4절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지표 동향 분석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개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한 바 있다(김성아 

외, 2022, p. 1). 김성아 외(2023a)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결과의 

시의성과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석틀을 개선하고, 대표지표를 선정

하였다. 보건의료, 소득과 주거, 사회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일반의 총 

5개 영역별로 총 19개의 세부 영역을 설정하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성과 

중심의 사회정책 동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김성아 외(2023a)의 주요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김성아 외

(2022)에서 시도한 방법론을 활용해 최근 시점 사회정책 성과 중심의 

동향 분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제약이 있어 일부 지표를 활용한 동향 분석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준에 해당하는 원자료에는 접근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표를 재생산하기 어렵다. 사회보장 일반의 분야별 사회지출은 총사회

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로 대신하고자 한다.

제2장 영역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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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김성아 외(2023a)에 의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대표지표

자료: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반 연구”, 김성아 외, 2023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5의 
〈요약표 1〉을 재구성

영역 세부 영역 지표

보건
의료

건강 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률

건강행태 비만율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소득과 
주거

가계
가계 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가계 총자산/순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소득분배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연령집단별 빈곤율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

경제활동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 수요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인구

인구
(정태) 인구 규모

(정태) 부양비

가구 1인 가구

혼인ㆍ출산 합계출산율

돌봄ㆍ양육 성별 육아휴직자 수

사회 
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행복

사회적 고립

사회인식
갈등 인식 

차별 인식

사회보장재정
총사회지출

분야별 사회지출

거시지표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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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1. 보건의료

보건의료 영역의 대표지표 중 기대수명은 0세 기준 기대여명으로 측정

하였다. 기대여명은 2012년 80.9세에서 2020년 83.5세까지 점증했다가, 

팬데믹을 겪은 2022년에 82.7세로 약간 감소했다. 건강수명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평가에 의한 기대수명으로 이원화

하였다.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8년까지 

65세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66.3세로 약간 증가한다. 그리고 

팬데믹을 겪은 2022년에 65.8세로 다소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평가에 

의한 기대수명은 2012년 66.1세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에는 72.2세에 

이른다. 기대여명이 약간씩 증가하는 반면,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5세 내외를 유지하여, 두 지표 간 차이는 약간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평가에 의한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해 기대여명과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세계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7.7%에서 2011년에 

4.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14년에 6.4%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다가 2017년에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 5.0%까지 

감소하였다. 그 이후 2023년 7.7%에 이를 때까지 점차 증가해왔다. 의사 

진단을 전제로 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2007년에 2.1% 정도였다. 2011년 

4.0%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3.4%까지 감소하였다. 2017년 3.1%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4.9%, 2021년

에는 4.8% 정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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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2012~2022)

(단위: 세)

자료: (기대수명) “완전생명표(1세별)”, 통계청, 2024.12.4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 
2025.1.22. 추출; 
(건강수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통계청, 2023.1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 
2025.1.22. 추출

〔그림 2-2〕 우울감 및 우울증상 유병률(2007~2023)

(단위: %)

자료: (우울감 경험률) “만성질환건강통계 우울감 경험률”, 질병관리청. 
https://chs.kdca.go.kr/cdhs/biz/pblcVis/main.do 2025.1.22. 추출; 
(우울증 유병률) “만성질환건강통계 우울증 의사진단경험률”, 질병관리청. 
https://chs.kdca.go.kr/cdhs/biz/pblcVis/main.do 2025.1.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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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25kg/㎡ 이상 비율인 비만율은 19세 이상 기준으로 2010년

에 31.4%였다. 2014년까지 32%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까지는 

34~3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7~38%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30세 이상 기준 비만율은 19세 이상 기준 비만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2-3〕 비만율(2010~2022)

(단위: %)

자료: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 통계청, 2024.4.1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
path=I2 2025.1.22. 추출

재원별 합계로 보는 의료비 총액(All HF)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가계직접부담 금액 총액(HF.3) 역시 2010년

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원에 따라 정부․의무 가입

제도나 임의가입제도에 의한 의료비 이외에 가계직접부담의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12년 35.3%까지 약간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9.0%에 이르렀다. 2021년에 29.1%로 0.1%P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28.0%로 감소하였다. 가계직접부담 총액과 재원별 합계 

의료비 대비 비중의 추세를 종합하면, 가구의 절대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직접부담의 비중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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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2010~2022)

(단위: 천 억 원, %)

시점
(All HF) 

재원별 합계

(HF.1) 
정부·의무 
가입제도

(HF.2) 
임의가입제도

(HF.3) 
가계직접부담

(HF.3/All HF)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0 769.7 461.8 40.0 267.9 34.8
2011 821.5 485.3 49.2 287.0 34.9
2012 868.7 505.3 56.5 306.9 35.3
2013 923.1 537.8 63.1 322.2 34.9
2014 1,001.0 578.4 74.6 347.9 34.8
2015 1,092.5 632.2 83.7 376.6 34.5
2016 1,196.0 692.2 96.5 407.3 34.1
2017 1,293.7 756.1 105.0 432.6 33.4
2018 1,422.0 837.2 114.7 470.0 33.1
2019 1,573.2 934.4 141.5 497.3 31.6
2020 1,620.5 994.4 156.3 469.7 29.0
2021 1,933.2 1,204.6 166.0 562.5 29.1
2022 2,090.5 1,310.6 193.6 586.3 28.0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기능별-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통계청, 2023.11.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
nn_path=I2  2025.1.22. 추출

〔그림 2-4〕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2010~2022)

(단위: %)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기능별-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통계청, 2023.11.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
nn_path=I2 2025.1.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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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과 주거

균등화 중위 및 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균등화 중위 가구소득은 2011년 2천여만 원에서 2023년 3천 7천

여만 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2천 5백여만 원에서 4천 2백여

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림 2-5〕 균등화 중위 및 평균 가구소득(2010~2023)

(단위: 만 원)

자료: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2024.12.9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LF05&conn_pa
th=I2 2025.1.22. 추출

평균 가구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다음이 

사업소득이다. 구성비의 추세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은 2011년 70.7%에서 2023년 77.2%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30.2%에서 21.0%까지 줄었다. 상대적으로 재산

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이 

2011년 7.7%에서 2023년 8.9%로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4.9%에서 9.1%까지 증가해 최근에는 재산소득의 비중을 앞질렀다. 



20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연구

사적이전지출의 규모는 2011년 41만 원에서 2023년 59만 원으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구성비는 같은 기간 1.6%에서 1.4%로 

다소 감소했다. 비소비지출로서 공적이전지출의 규모 또한 점차 증가해

왔다. 공적이전지출의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2011년 11.6%에서 

2023년 14.7%로 증가했다.

〔그림 2-6〕 균등화 평균 가구소득 구성(2010~2023)

(단위: 만 원)

 

자료: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2024.12.9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LF05&conn_pa
th=I2 2025.1.22. 추출

〈표 2-3〉 균등화 평균 가구소득 구성(2010~2023)

(단위: 만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로소득 1,818 1,966 2,079 2,093 2,172 2,267 2,385 2,522 2,572 2,624 2,849 3,080 3,303

사업소득 777 773 774 767 748 782 808 774 773 764 787 836 899

재산소득 197 208 194 192 214 212 231 237 263 275 278 290 380

공적이전소득 127 130 144 157 184 201 214 240 289 394 404 391 390

사적이전소득 41 36 35 32 33 41 47 54 57 53 56 59 59

공적이전지출 297 312 316 322 365 395 433 461 481 509 554 601 627

사적이전지출 93 110 107 108 107 107 119 133 126 115 114 1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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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대비 구성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로소득 70.7 73.1 74.2 74.5 75.4 75.5 76.1 78.0 76.8 75.3 76.9 78.3 77.2

사업소득 30.2 28.7 27.6 27.3 26.0 26.1 25.8 23.9 23.1 21.9 21.2 21.2 21.0

재산소득 7.7 7.7 6.9 6.8 7.4 7.1 7.4 7.3 7.9 7.9 7.5 7.4 8.9

공적이전소득 4.9 4.8 5.1 5.6 6.4 6.7 6.8 7.4 8.6 11.3 10.9 9.9 9.1

사적이전소득 1.6 1.3 1.2 1.1 1.1 1.4 1.5 1.7 1.7 1.5 1.5 1.5 1.4

공적이전지출 11.6 11.6 11.3 11.5 12.7 13.2 13.8 14.3 14.4 14.6 14.9 15.3 14.7

사적이전지출 3.6 4.1 3.8 3.8 3.7 3.6 3.8 4.1 3.8 3.3 3.1 3.0 3.0

주: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 공적이전
지출과 사적이전지출을 감한 금액임

자료: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2024.12.9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LF05&conn_p
ath=I2 2025.1.22. 추출

자산은 모든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 수준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점차 증가해 전 가구 평균 기준 2012년 3억 2천여만 원에서 2024년 5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중앙값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억 7천여만 원에서 3억여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7〕 가구 자산(2012~2024)

(단위: 만 원)

자료: (2012-2017)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통계청, 2024.2.29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D01&conn_pat
h=I2 2025.1.23. 추출;
(2018-2024)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통계청, 2024.12.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D01&conn_p
ath=I2 2025.1.23.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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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감소했다. 2012년 

기준으로는 65.2%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했는데, 2013년 67.0%로 증가

했다가 2010년대 후반에 65% 내외를 유지했다. 2020년대에는 약간씩 

감소해 2024년에는 60.7%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채의 규모는 점차 증가

했다. 전가구 평균 기준 2012년 5천여만 원에서 2024년 9천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중앙값 기준으로는 2012년 3천여만 원

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림 2-8〕 가구 부채(2012~2024)

(단위: %)

자료: (2012-2017)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통계청, 2024.2.29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D01&conn_pat
h=I2 2025.1.23. 추출;
(2018~2024)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통계청, 2024.12.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D01&conn_p
ath=I2 2025.1.23. 추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림 2-9〕

와 같이 변화했다. 균등화 가구소득이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경우 

빈곤한 것으로 정의한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약간씩 감소해 2023년

에는 14.9% 정도이다. 불평등의 대리지표인 지니계수는 다소의 등락을 

보이지만 같은 기간 0.387에서 0.323으로 전반적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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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상대 빈곤율과 지니계수(2011~2023)

(단위: %)

자료: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2024.12.9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LF05&conn_pa
th=I2 2025.1.22. 추출

빈곤율을 연령집단별로 세분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0~18세 아동․
청소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0.8%에서 2015년까지 11%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14.6%로 다소 증가했다. 그리고 2019년에 

11.7%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20~2021년 13% 내외 수준이었고, 

2022년에 11.1% 수준으로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의 추세와 유사하지만, 2017년까지는 오히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상회했다. 2019년부터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2년에는 9.3% 정도를 

보였다.

19~34세 청년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8.6%에서 10여 년 동안 

9~10%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2년에는 9.6% 정도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동․청소년 빈곤율과 비슷하게 2017년까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상회하다가 점차 감소해 2022년에는 8.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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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세 중장년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13.2%에서 10여 년 

동안 1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해 2022년

에는 13.3% 정도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며 

2022년에는 10.5% 정도 수준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58.7%에서 다소의 

등락을 보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량을 보이지 않고, 2022년 

57.1% 정도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는 2011년 49.1%에서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37.6%까지 감소했고, 

그리고 2022년에는 38.1%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

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간 차이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 집단에서 

공적이전소득이 빈곤 감소에 미친 효과가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그림 2-10〕 연령 집단별 상대 빈곤율(2011~2022)

(단위: %)

< 0~18세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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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세 청년 >

< 35~64세 중장년 >

< 65세 이상 노인 >

주: 균등화 가구 소득이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 빈곤한 것으로 정의함. 마이크로데이
터를 분석하였으므로,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2011-2019년)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김성아, 신영규, 임덕
영, 노현주,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 
(2020-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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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노인을 65~74세 초기 노인과 75세 이상 후

기 노인으로 집단을 구별해 빈곤율의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65~75세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5.5%에서 2017년 48.6%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까지 다시 51% 내외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22년 기준 48.0% 정도이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지속적

으로 감소해 2011년 44.6%에서 2022년 27.0%까지 줄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63.8%에서 다소의 

등락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69.8%에 이르렀다. 처분가능

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6.5%에서 2016년까지 56~57% 정도를 유

지하다가 2010년대 후반 55%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51.7%, 

2021년 51.3% 정도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53.3%로 약간 증가했다.

〔그림 2-11〕 노인 연령집단별 상대 빈곤율(2011~2022)

(단위: %)

< 65~74세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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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노인 >

주: 균등화 가구 소득이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 빈곤한 것으로 정의함
자료: (2011~2019년)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 
(2020~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진 분석

취약한 주요 인구집단 혹은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 추세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노인가구의 가구원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79.0%

에서 2015년 81.1%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해 2022년까지 75~77% 

수준을 보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67.1%에서 2013년 

68.6%까지 증가했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2년에는 52.4% 정도다.

1인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2.4%에서 2014년

에 55.0%까지 점차 증가했다가 2015년 53.8%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 58.5%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해 2022

년 기준 47.6% 정도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0.3%에서 

2015년까지 등락을 보이며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54.0%

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22년에는 41.4% 수준이다.

장애인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41.2%에서 

2014년 37.4%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2015년에 38.4%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 다시 35.9%로 감소했다가 2019년 42.9%까지 점증한 후, 2020년

대에는 3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35.6%에서 2014년 30.5%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31.3%로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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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016년 29.1%로 다시 줄었다. 2019년에 31.8%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대에는 23~25% 수준을 유지하여, 2022년 최근 기준 

24.9% 정도이다.

장애인 빈곤율은 장애인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의 추세와 유사한데, 

수준이 다소 높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3.5%에서 2014년 

50.4%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2015년에 51.4%로 약간 증가했다. 2016년에 

다시 48.7%로 감소했다가 2019년 55.2%까지 점증한 후, 2020년대에는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7.0%에서 2014년 42.0%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42.6%로 소폭 증가

한 후, 2017년 40.3%로 다시 줄었다. 2019년 42.0%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대에는 35% 내외 유지하여, 2022년 최근 기준 35.7% 

정도를 보인다.

한구모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38.0%에서 

2013년 45.3%로 증가한 후, 2018년까지 47.7%까지 점증했다. 이후 

2020년 40.7%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43.8%로 증가한 후, 2022년

에는 38.4%로 다시 감소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36.7%

에서 2013년 43.0%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38.3%로 감소한 후, 

2016년 42.3%까지 점차 증가하였고, 2017~2018년에는 38% 후반대를 

유지하였다. 이후에는 2020년 23.1%까지 감소했다가, 202년에 25.6%

로 소폭 증가하고, 2022년 기준 22.9%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구주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1.6%에서 

2019년 43.0%까지 41~43% 범위를 유지하였다. 202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해 2022년 기준 37.4% 정도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0.3%에서 2013년 41.3%로 점차 증가했다가 2022년 29.9%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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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인구집단 및 가구 유형별 상대 빈곤율(2011~2022)

(단위: %)

< 노인가구 가구원 빈곤율 >

< 1인 가구 가구원 빈곤율 >

< 장애인가구 가구원 빈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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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빈곤율 >

< 한부모가구 가구원 빈곤율 >

< 여성가구주가구 가구원 빈곤율 >

주: 균등화 가구 소득이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 빈곤한 것으로 정의함
자료: (2011~2019년) “지표로 보는 KIHASA 사회보장 동향: 소득과 주거”,

김성아,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 
(2020~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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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은 15~64세 취업 인구 수 대비 가구 소득이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중위값의 60% 이하인 15~64세 취업 인구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서 종사상 지위 기준 연도를 표시하였다. 단, 

산출 방식은 유지하지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수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세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은 2012년 17.5%

에서 2016년 17.6%까지 17~18%대를 유지하였다가 2017년 19.5%로 

다소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에는 16.5% 정도를 보인다.

〔그림 2-13〕 근로빈곤층(2012~2023)

(단위: %)

주: 2017년 이후 자료는 행정데이터를 보완하였으므로 자료원의 연속성이 제한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진 분석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이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인 임금근로

자의 비중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산출하면 〔그림 2-14〕와 같다. 

2010년 24.7%에서 2017년 22.3%까지 22~25% 범위를 유지하였다. 

2018년에 19.0%에서 2021년 15.6%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2년 

16.9%로 다소 증가한 후, 2023년 현재 16.2%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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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저임금근로자(2010~2022)

(단위: %)

자료: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OECD, 2024.11.7.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A
RNINGS%40PAY_INCIDENCE&df[ag]=OECD.ELS.SAE&df[vs]=1.0&dq=......_T&pd=
2005%2C&to[TIME_PERIOD]=false&vw=ov 2025.1.22. 추출

정부 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06년 16.6%에서 2014년 5.4%까지 점차 감소하였고, 2019년

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3.6% 정도이다.

〔그림 2-15〕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표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2025.1.3.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 2025.1.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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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은 다음 표와 같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혹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

을 지원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연도 미상).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6~64세 등록장애인 대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022년 

8.9%에서 2023년 10.0%로 1.1%P 증가하였다. 수급자 대비 이용률은 

2022년 79.4%에서 2023년 79.9%로 0.5%P 증가하였다. 

〈표 2-4〉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2022~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22 2023

6~64세 등록장애인 수 1,241 1,207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140 151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111 121

6~64세 등록장애인 대비 이용률 8.9 10.0

수급 대비 이용률 79.4 79.9

자료: (6~64세 등록장애인 수)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통계청, 2024.12.3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conn_
path=I2 2025.1.22. 추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이용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2024.7.15. https://www.data.go.kr/data/3084474/fileData.do 2025.1.22. 추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 홈

페이지, 연도 미상). 2013년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107만여 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수급률은 2013년부터 점증

하여 2023년에 1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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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장기요양 수급률(2013~2023)

(단위: 천 명, %)

자료: (65세 이상 인구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통계청, 2023.12.14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
h=I2 2025.1.22. 추출; 
(장기요양 수급자)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통계청, 2024.7.3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conn_
path=I2 2025.1.22. 추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n.d.). 2019년 7만여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고, 2020년에 약 6만 가구로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해 

2023년의 총 이용 가구 수는 8만 6천 가구를 웃돈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수의 통계는 부재하여 여기에서는 수요 대비 이용률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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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2019~2023)

(단위: 가구)

자료: “이용자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n.d. https://idolbom.go.kr/front/biz/stts 2025.1.22. 
추출

  4. 인구

총인구 규모는 2022년 기준 5,167만 명에서 2024년에 5,175만 명 수준

으로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인구 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 정도 연평균 –0.16%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감소폭이 증가해 

2072년에는 –1.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

자료: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3.12.14.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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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72년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에 1,7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이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같은 기간 595만 명에서 23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2년 노년 24.4

명을 포함한 40.6명에서 2072년 노년 104.2명을 포함하여 118.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19〕 인구구조 및 부양비(1960~2072)

< 연령별 인구구조 > < 부양비 >

자료: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3.12.14.b, p. 2.

가구원 수별로는 1인과 2인의 소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전망

이다. 특히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연령대는 20~30대 청년과 40대의 장년 

집단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60대 이상 노년에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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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1인 가구(2022~2052)

< 가구원 수별 구성비 > <1인 가구 연령별 구성비 >

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통계청, 2024.9.12., pp. 1-2.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26명에서 2015년까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감소 추세를 유지해 2023년에는 0.721명에 

이른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유소년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2-21〕 합계출산율(2010~2023)

(단위: 명)

자료: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통계청, 2024.12.4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
path=I2 2025.1.22. 추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5년 8만 7천여 명에서 2023년 12만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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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 육아휴직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2015년 94.4%에 이를 만큼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점차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해 2022년에는 28.9%, 2023년에는 28.0%에 달한다. 

〔그림 2-22〕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2010~2023)

(단위: 명)

자료: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4.3.1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25.1.22. 

  5. 사회보장 일반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의 추세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2010년 6.12점에서 2012년 6.95점으로 증가했다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5.0점, 그리고 2015년 5.78점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6년 5.97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2017년 5.87점, 2018년 5.84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9년 5.90점으로 약간 증가한 후,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5.79점으로 약간 줄었다.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2021

년에 6.11점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 5.95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23

년에 다시 6.11점 수준을 회복하였다. 



제2장 영역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39

〔그림 2-23〕 행복(2010~2023)

(단위: 점)

자료: “Data for Table 2.1”,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4.World Happiness Report 2024.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2025.1.22. 추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8.4%에서 2012년 22.5%까지 증가하고, 

2013년 20.3%로 소폭 감소한 후, 2014년에 26.2%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18.9%까지 감소했으나, 2019년 21.7%까지 점증하였다. 2020년 

19.2%로 다소 감소한 후, 19%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20.1% 

정도를 보였다. 

〔그림 2-24〕 사회적 고립(2010~2023)

(단위: %)

주: 백분율에서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가 있음을 제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음의 
비율임

자료: “Data for Table 2.1”,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4. World Happiness Report 2024.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2025.1.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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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심하다’ 4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값의 평균 점수로 보는 갈등 인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에 대해서는 2013년 3.2점에서 약간씩 

감소하여 2023년에는 2.9점 정도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는 2013년 3.3점

에서 시작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2점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3점을 유지했다. 2021년 3.1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점증

하여 2023년 3.3점 정도를 보였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점을 유지

하였다. 2016년 3.1점으로 점수가 약간 증가했다가, 2017~2018년에 

다시 3.0점을 유지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9점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2.8점으로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8점

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7점을 유지했다. 2023년에는 

2.6점으로 줄었다.

개발과 환경 보존 간 갈등은 2013년 2.9점 수준을 2016년까지 유지

하다가, 2018년 2.9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시기 이외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8점 정도를 유지하였다. 최근인 2023년에는 2.7점을 

보였다.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7점 혹은 

2.8점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시점인 2023년에는 2.6점으로 그 수치가 

다소 감소하였다. 

남자와 여자 간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5점을 

유지하다가 2018~2019년에 2.6점 정도를 보였다. 2020년 2.5점, 2021년 

2.6점, 2022년 2.5점으로 다소의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2.4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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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간 갈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7점 내지 2.6점 정도를 

유지하였다. 최근 시점인 2023년에는 2.4점으로 감소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점 

내지 2.6점 정도를 유지하였다. 2023년에는 2.4점 정도로 예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2-25〕 갈등 인식(2013~2023)

(단위: 점)

< 빈곤층과 중상층 >

< 보수와 진보 >

< 근로자와 고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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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지방 >

< 개발과 환경 보존 >

< 고령층과 젊은 층 >

< 남자와 여자 >

< 종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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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과 외국인 >

주: 전혀 심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심하다 4점 범위의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균값임.
자료: “우리 사회 갈등 정도”, 통계청, 2024.3.26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
path=I2 2025.1.22. 추출

다음 그림은 분야별 차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이 73.4%로 

가장 많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

률의 합은 71.0%,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70.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68.9%, 나이로 

인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63.5%로 

많은 편이다. 다음은 출신 국가나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으로 인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이 60.9%, 키나 몸무게, 

외모 등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이 56.3% 정도로 절반 이상이다. 매우 있다는 응답률은 상대

적으로 적지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이 54.2%, 한부모, 미혼 및 비혼, 부모 

등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50.1%로 역시 절반 이상이다. 그 외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47.4%, 사상 또는 정치

적인 성향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46.4% 등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남자 또는 여자 등 성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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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은 3.7%로 가장 낮은데, 약간 있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49.7%로 절반에 가깝다. 종교에 의한 차별이 매우 있다는 응답률과 

약간 있다는 응답률의 합은 28.8%로 다른 종류의 차별 인식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2-26〕 차별 인식(2023)

(단위: %)

자료: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청, 2024.3.26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_2&con
n_path=I2 2025.1.22. 추출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은 최근 연도 기준 한국이 14.8%로 OECD 

평균인 21.1%의 약 70% 정도 수준이다. 멕시코 7.4%, 튀르키예 12.4%, 

아일랜드 12.8%, 코스타리카 14.5%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프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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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31.6%를, 이탈리아는 30.1%를 사회지출로 쓰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림 2-27〕 OECD 가입국의 사회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2019-2022년 중 국가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연도 기준임. 한국은 2022년 기준임
자료: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OECD, 2023.11.16.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Society%23SOC%23%7CS
ocial%20protection%23SOC_PRO%23&pg=0&fc=Topic&bp=true&snb=12&df[ds]=
dsDisseminateFinalDMZ&df[id]=DSD_SOCX_AGG%40DF_SOCX_AGG&df[ag]=OEC
D.ELS.SPD&df[vs]=1.0&pd=2010%2C&dq=.A..PT_B1GQ.ES10._T._T.&ly[cl]=TIME_
PERIOD&ly[rw]=REF_AREA&to[TIME_PERIOD]=false&vw=tb 2025.1.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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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지표로서 일반 국민의 경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를 보면, 2010년 86.37에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8~2020년에 다소 정체하면서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팬데믹을 겪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18에 이른다.

〔그림 2-28〕 소비자물가지수(2010~2024)

주: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22년임
자료: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포함, 2020=100)”, 통계청, 2024.12.3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1&conn_pat
h=I2 2025.1.22. 추출

제3절 보건의료 영역의 지표 체계 검토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 현황을 종합하는 작업은 오랜 기간 계속됐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OECD와 WHO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OECD는 2001년부터 “Health at a glance”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Health at a glance”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12차례 발행되면서 지표 영역과 구성을 발전시켰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23년 간행물에 따르면, OECD는 8개 영역에서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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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제시하였다(OECD, 2023). 한편, WHO는 2015년에 글로벌 100대 

핵심 보건 지표를 선정하여 보건의료제도의 목표 달성 정도와 구성 요소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신정우, 조형경, 2019). 2018년에는 

이에 SDGs 지표를 추가하여 지표 체계를 보강한 후, 계속해서 핵심 보건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의료(건강) 분야의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지표 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개별 연구자가 각자의 식견에 따라 

지표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지표를 집대성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은 2016년 건강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웰빙의 

관점에서 건강 상태, 보건의료체계, 건강 영향 요인을 세부 영역으로 설정

하고, 50여 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심재만 외, 2017).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국가 주요 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현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OECD Health statistics”와 “통계로 보는 사회

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의 대표 

간행물인 “Health at a glance”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발행된 것으로, 

통계 이용자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표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2019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입안

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수요 조사를 하였다(신정우 외,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2014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중 건강 

영역의 지표 체계는 2015년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 WHO(2000)가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와 기능의 관계에 관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세부 

영역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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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여 년간 발행해 온 두 간행물의 지표 

체계를 비교하고, 공통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표 체계의 비교를 위해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행된 것을 참고한

바, OECD Health Statistics는 2024년 버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24)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2022년 버전(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23)을 점검하였다. 

건강 수준(건강 상태) 영역은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인지율(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 영아사망률, 암 사망률이, 건강관리(건강 위험 요인) 

영역은 흡연율, 1인당 알코올 소비량(주류 소비량), 비만율(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이 공통으로 비교되었다. 의료 이용(보건의료 이용 및 보건

의료 질) 영역은 평균 재원일수, 1인당 외래방문 횟수(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자원과 보건의료 비용 영역은 구분하기도 하고,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의사 수, 병상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정부 의무

가입제도 비중1)이 공통으로 비교되었다.

〈표 2-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과 OECD Health Statistics의 지표 체계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서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을 제시한바, 이는 정부 의무가
입제도 의료비 비중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줌. 경상의료비는 재원에 따라서 정부 의무가입
제도, 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임의가입제도와 해외 부문
의 규모는 크지 않음. 2022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정부 의무가입제도는 75.5%, 
가계직접부담은 18.9%이며, 임의가입제도(민영보험, 기업, 비영리단체)와 해외 부문은 
5.6%임. 한편, 우리나라는 각각 64.1%, 28.8%, 7.1%를 지출함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OECD Health Statistics

영역 지표명 영역 지표명

건강 수준 (대표) 기대수명 건강 상태
　

기대수명 

건강수명 -

주관적 건강 인지율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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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OECD Health Statistics

영역 지표명 영역 지표명

(대표) 조사망률 -

연령표준화 사망률 -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
률(허혈성 심질환, 암, 
교통사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암, 순환
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치매, 자살)

- 회피 가능 사망률

(대표) 저체중아 발생률 -

조산율 -

(대표) 자살율 -

정신장애 유병률 -

우울장애 유병률 -

(대표) 10대 다빈도 삼병 -

암 발생률 -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

고혈압 유병률 -

당뇨병 유병률 -

건강관리 (대표) 현재흡연율 건강 위험 요인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
균 흡연량

-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청소년 현재 흡연율 -

(대표) 고위험 음주율 -

연간 음주율 -

청소년 현재 음주율 -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주류 소비량

(대표) 비만율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청소년 비만율 -

걷기실천율 -

(대표)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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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OECD Health Statistics

영역 지표명 영역 지표명

의료 이용
(대표) 평균 재원일수

보건의료 이용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
균 재원일수

(대표)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

1인당 외래방문 횟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

산전수진율 -

- 제왕절개 건수

- 컴퓨터 단층 활영 검사 건수

- 자기공명영상 검사 건수

(대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PT 예방접종률: 1세 
대상

-

소아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

(대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주요 검진 항목의 수검률 -

-
보건의료 질 급성 심근경색증 입원 환자

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의 총처방량

(대표) 의료보장 적용 인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
급자 수

-

의료 자원 (대표) 의사 수 보건의료 자원 임상 의사 수

- 의학 계열 졸업자 수

- 의사 임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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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대표 지표와 연관 지표로 구성된바,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통계
로 보는 사회보장과 OECD Health Statistics 모두 포함되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통계로 보는 사회
보장 2022(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OECD Health Statistics

영역 지표명 영역 지표명

면허의료인 수 -

- 임상 간호인력 수

- 간호대학 졸업자 수

- 간호사 임금소득

(대표) 병상 수 총 병원 병상 수

- 급성기 병원 병상 수

의료기관 수 -

-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보유 
대수

-
자기공명영상 장비 보유 대
수

(대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보건의료 비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
입제도 비중

-
경상의료비 중 개인 의료서
비스 비중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
품의 비중

-

건강보험 급여비 -

건강보험 보장률 -

- -
　
　
　

의약품 시장 의약품 소비량

의약품 판매액

장기요양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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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지표 동향 분석

  1. 건강 상태(건강 수준)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인 기대수명은 2000년 76.0년으로 OECD 

평균인 76.9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6년 78.2년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후, 2021년까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OECD 평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대수명이 하락세로 들어선 가운데, 국가 

간 격차도 심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림 2-29〕 기대수명(2000~2021)

(단위: 년)

주 1: 우리나라 ‘기대수명’ 원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2003년에는 42.9%가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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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2.4%로 약 10%P 늘었다. 그런데도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 

〔그림 2-30〕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2000~2022)

(단위: %)

주 1: 우리나라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의 원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임
    2: 우리나라 그래프 중 수치 없이 표식이 사선으로 표현된 것은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것임
    3: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한편, 기대수명과 함께 건강 수준을 대표하는 또 다른 지표인 영아사망

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2002년에는 출생아 천 명당 

5.3명이 사망하였는데, 2021년 2.4명이 사망하여 20여 년간 절반 수준

으로 줄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OECD 평균과는 일정한 격차가 유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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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영아사망률(2000~2021)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의 원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임
    2: 우리나라 그래프 중 수치 없이 표식이 사선으로 표현된 것은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것임
    3: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주요 사망 원인 중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155.0명으로 OECD 평균인 194.5명보다 낮다. 2000년대 초반

만 해도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격차가 점차 더 벌어졌다.

〔그림 2-32〕 암 사망률(2000~2021)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원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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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관리(건강 위험 요인)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흡연율은 2022년 기준 14.7%로 

OECD 평균인 12.9%에 비해서 약간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0년 중후반에는 OECD와 차이가 크게 벌어

진 바 있다. 흡연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33〕 흡연율(2000~2022)

(단위: %)

주 1: 우리나라 ‘흡연율’ 원자료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한편,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 8.9리터에서 2022년 8.0리터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9.2리터에서 9.0리터로 변화

된바, 매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서 알코올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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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1인당 알코올 소비량(2000~2022)

(단위: 리터)

주 1: 우리나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원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건강 위험 요인의 또 다른 대표 지표인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OECD 

평균은 50%를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30%대에 머물렀다. 비록 2020년 

37.8%로 전년 대비 3%P 이상 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이 5%P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등의 외부효과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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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2000~2020)

(단위: %)

주 1: 우리나라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원자료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임
    2: 우리나라 그래프 중 수치 없이 표식이 사선으로 표현된 것은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것임
    3: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3. 의료 이용

의료 이용 현황을 대표하는 평균 재원일수는 병원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2022년 기준 19.6일이다. 이는 OECD 평균인 

8.3일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는 

계속하여 증가세를 보인 반면, OECD 평균은 감소세를 보여 2000년에 

4.7일이었던 차이가 20여 년이 지나서는 11.3일로 크게 벌어졌다. OECD 

국가가 대체로 10일 미만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장기 입원, 정신건강 치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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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평균 재원일수(2000~2022)

(단위: 일)

주 1: 우리나라 ‘평균 재원일수’ 원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의사의 진료량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2022년 

기준 17.5회로 OECD 평균(6.2회)의 2.8배에 달한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평균은 5~6일 선을 유지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계단식 증가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에는 

14.7회로, 2019년의 17.2회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 15.7회, 

2022년 17.5회로 빠르게 늘어나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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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1인당 외래방문 횟수(2000~2022)

(단위: 회)

주 1: 우리나라 ‘1인당 외래방문 횟수’ 원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00년대 초반 75% 수준이던 것이 2006년 

70%대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80%를 넘어

섰다. 이후 80% 이상을 유지해온바 2022년에는 82.1%를 기록했다. 

한편, OECD 평균은 2000년 이후 40% 중후반~ 50% 중후반 선을 유지해

왔다. OECD 국가 간 편차는 2010년 이후 확연하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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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2000~2022)

(단위: %)

주 1: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원자료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07년 이후)임
    2: 우리나라 그래프 중 수치 없이 표식이 사선으로 표현된 것은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것임
    3: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4.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크게 의사 수(임상)와 병상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의사 수는 2000년 인구 천 명당 1.6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OECD 평균은 같은 기간에 2.7명에서 3.7명으로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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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의사 수(2000~2022)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우리나라 ‘의사 수’ 원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자료(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를 
집계한 것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병상 수는 의사 수의 변화 양상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구 천 

명당 12.8개로 2000년 4.7개의 2.7배가 되었다. 이처럼 급속한 속도로 

병상을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평균은 2000년 5.6개에서 2022년 

4.4개로 점차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을 앞서기 시작

했으며, 그 편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서 2022년에는 OECD 평균의 

세 배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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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병상 수(2000~2022)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우리나라 ‘병상 수’ 원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5. 보건의료 비용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 수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2)는 2000년에 3.9% 수준이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9년에 OECD 평균에 근접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발현으로 

2020년에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지출 

추이는 빠르게 회복하였고 2022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는 9.4%, OECD 평균은 9.2%

이다.

2) 경상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규모에 따라 유동성이 있음. 한국은행에
서 기준년 개편 등에 따라 GDP를 재산출하면, 분모의 규모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표의 
값도 바뀌게 됨. 2025년 GDP의 변경 및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바, 2025년에 공표될 
OECD DB에서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값이 바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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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GDP 대비 경상의료비(2000~2022)

(단위: %)

주 1: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외의 「국민보건계정」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54.2% 수준이었다. 이는 2000년대에 다소 등락이 있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었던 2017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60.9%, 2021년 62.0%, 2022년 64.0%로 증가하였다. 

한편, OECD 평균은 지난 20여 년간 7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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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2000~2022)

(단위: %)

주 1: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외의 「국민보건계정」임
    2: 회색 음영은 표준편차를 계산했을 때 평균에서 상하위 25% 범위에 속함을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6. 보건의료 통합지수(가칭)

이상 보건의료제도의 주요 지표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시대별 동향을 살펴보았다. 각 지표가 함의하는 바가 다르고, 국가별로 

중점을 둔 정책이 다르기에 통합된 하나의 지수(Index)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OECD도 이러한 이유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통계를 

하나의 값으로 지표화하지 않는다. 한편, 국제기구가 지표화 작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OECD는 Better Life Index를 통해 

삶의 질을 살펴보고, WHO는 UHC Index를 통해 보건의료의 제도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지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통합지수(가칭)를 산출했다. 이때, 통합지수 산출에 포함할 지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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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OECD Health at a glance(OECD, 2023)의 Dashboard를 

참고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를 국가 간 비교하는 데 이견이 

없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OECD(2023)는 ‘건강 수준’ 영역에서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을, ‘건강 

위험 요인’은 흡연율,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비만율, 대기 오염률을, ‘의료 

접근성’은 인구 보장률, 의료서비스 만족도,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의료 질 영역’은 항생제 처방률, 피할 수 있는 

입원율, 유방촬영 검사율, AMI 또는 뇌졸중 발병 후 20일 사망률을 

Dashborad에 담았다. 보건의료제도의 역량에 관한 Dashboard도 

있지만, 이는 비교 우위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OECD도 수치를 놓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의사 수, 간호사 수, 병상 수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적으로 선정한 14개 지표 중에서 OECD(2023)의 Dashboard에 

담긴 지표는 6개 지표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 흡연율,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과체중 또는 비만율,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다. 

각 지표의 정책적 성과가 경중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고 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표별로 최소-최대 

정규화하여 산술평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통합지수는 0.554로 38개 OECD 국가 중 20위에 위치했다.

〈표 2-6〉 보건의료 통합지수

구분
기대수명
(2021)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 
(2022)

흡연율
(2022)

주류 
소비량
(2022)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2020)

정부 
의무가입
제도 비중
(2022)

통합지수 순위

호주 83.3 85.0 8.5 10.1 65.2 72.6 0.610 13 

오스트리아 81.3 70.1 20.6 11.6 n/a 77.6 0.494 26 

벨기에 81.9 75.3 15.4 9.2 55.4 75.1 0.569 17 

캐나다 81.6 85.8 9.4 8.1 59.8 71.2 0.6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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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준 연도 수치가 없는 나라는 가장 마지막 시점의 수치를 활용함
    2: 흡연율, 주류 소비량,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부정적 성격의 지표로 통합지수 산출을 위

하여 역순으로 처리함
    3: 통합지수는 지표별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최소-최대 정규화를 하여 산출 평균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 2024.11.30. 추출

구분
기대수명
(2021)

주관적 
건강 상태 
양호 비율 
(2022)

흡연율
(2022)

주류 
소비량
(2022)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2020)

정부 
의무가입
제도 비중
(2022)

통합지수 순위

칠레 81.0 50.5 17.6 7.1 74.2 58.4 0.347 35 

콜롬비아 76.8 80.4 13.0 4.1 n/a 76.9 0.664 7 

코스타리카 80.8 70.0 5.6 3.5 n/a 72.5 0.745 4 

체코 77.2 67.9 16.2 11.6 55.0 85.3 0.482 27 

덴마크 81.5 64.8 13.9 9.5 n/a 84.6 0.617 12 

에스토니아 77.2 57.7 15.9 11.2 51.3 74.8 0.420 31 

핀란드 81.9 64.3 11.3 7.6 67.6 79.6 0.568 18 

프랑스 82.4 65.1 25.3 10.8 46.4 84.7 0.523 23 

독일 80.8 64.1 14.6 10.6 60.0 86.7 0.539 22 

그리스 80.2 77.1 24.9 6.3 n/a 62.0 0.477 28 

헝가리 74.3 63.0 24.9 10.6 67.6 72.6 0.270 36 

아이슬란드 83.2 75.0 6.2 7.4 n/a 84.7 0.796 2 

아일랜드 82.4 80.8 14.0 10.2 61.0 77.4 0.579 16 

이스라엘 82.6 73.4 16.4 3.1 50.9 66.5 0.639 9 

이탈리아 82.7 72.9 19.8 7.7 n/a 74.4 0.594 15 

일본 84.5 37.1 16.7 6.8 27.2 86.0 0.665 6 

한국 83.6 52.4 14.7 8.0 37.8 64.1 0.554 20 

라트비아 73.1 50.2 22.6 11.9 58.8 64.9 0.201 38 

리투아니아 74.2 48.1 18.9 11.2 n/a 66.5 0.243 37 

룩셈부르크 82.7 74.4 20.3 11.0 n/a 86.1 0.599 14 

멕시코 75.4 65.5 8.6 5.1 74.1 51.9 0.381 32 

네덜란드 81.4 71.3 12.7 8.5 n/a 84.2 0.668 5 

뉴질랜드 82.3 88.4 8.6 8.7 66.4 80.8 0.664 8 

노르웨이 83.2 73.9 8.0 6.6 n/a 85.7 0.797 1 

폴란드 75.4 62.2 17.1 11.0 n/a 73.7 0.380 33 

포르투갈 81.5 49.4 14.2 10.4 67.6 62.5 0.365 34 

슬로바키아 74.6 66.1 21.0 9.5 51.5 81.1 0.429 30 

슬로베니아 80.7 67.7 17.4 10.0 n/a 73.9 0.512 24 

스페인 83.3 70.1 19.8 11.8 n/a 74.0 0.512 25 

스웨덴 83.1 66.8 8.7 7.5 n/a 86.0 0.745 3 

스위스 83.9 80.2 16.1 8.4 n/a 68.5 0.628 10 

튀르키예 77.5 66.7 28.3 1.6 64.4 75.2 0.473 29 

영국 80.4 72.9 11.2 9.9 64.2 82.4 0.563 19 

미국 76.4 86.4 8.9 9.5 73.1 83.6 0.54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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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시장임금과 동일한 노동력 재생산 기능을 갖는 각종 사회

복지 급여를 시장임금과 대비하여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고 

정의한다(조성은, 2002, p. 15).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900년대 

전반 잉여노동이 어떻게 자본가와 국가를 통해 노동자들의 통제 수단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 임금 형태로 변형되어 기능하는지 밝히기 위해 사용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개별 임금 외에도 노동운동의 결과나 복지국가 발전의 결과로서 사회적 

임금의 형태로 노동계급에게 임금이 보전되는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회적 임금 개념이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권리의 

형태로 국가(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회적 임금의 타당

성이 주장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의 근거로 활용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는 활발

하지 않지만, 1990년대 후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의 주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논의의 요지는 1980~ 

199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운동의 의제가 넓어지면서, 각종의 사회

보장 급여가 노동력 재생산 측면에서는 시장임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중심의 임금 투쟁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사회복지 확대 

요구는 사회적 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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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당시에는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복지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와 같은 이른바 복지동맹을 형성하고자 하는 여러 

이론가들이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3) 

이후 복지의 빠른 확대, 전투적 노동운동의 약화 등이 전개되면서 사회

적 임금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전보다 활용 빈도는 줄었지만4), 사회적 임금 개념은 

노동 계급의 생활 전반에서 사회보장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용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인 

빈곤층, 노인, 아동 등 직접적인 생산 과정과 거리가 있는 대상보다는 생산 

과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즉 노동계층과 사회복지가 맺고 있는 

관계를 논할 때이다(Gough, 1990; 김연명 외, 1999; 원석조, 2001). 

따라서 “사회적 임금이란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회

복지 기제”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 대한 복지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조성은, 2002, p. 15).5) 사회적 임금 개념이 기존의 

3) 당시 논의는 복지 확대를 둘러싸고 실용주의와 근본주의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실용주
의 입장(김연명 외(1999) 등)에서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정책 확대를 얻
어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이루자는 입장인 반면, 근본주의 입장(김현수( 
2000) 등)에서는 사회적 임금 확대, 즉 사회보장 확대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50~1960년대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민주의와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논쟁과 유사한 흐름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입장이 약화되면서 노동운동 내에서 실용주의에 대한 비판, 복지 확대 
비판론은 거의 사라졌다. 

4)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주목할 만한 연구로 앙드레 고르즈의 철학을 사회적 임금에 적
용한 이상일(2023)의 연구 이외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논의가 거의 없다. 하지
만 국외에서는 ‘social wage’를 측정하여 분석한 Maniatis(2003, 2014), Kiander et 
al.(2011), Barbagallo and Beuret(2012), Blank(2014), Moos(2019), Fazeli et 
al.(2019) 등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5) 그렇다고 사회적 임금을 노동계층이 받는 급여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임금은 노
동의 대가로 받지만 사회적 임금은 시민권 같은 다른 자격에 따라 받기 때문에 노동능력
이 없는 사람도 사회적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임금의 범주
를 논하는 다음 절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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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 관련 여러 지표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임금 노동자 

시장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임금 개념을 

활용하는 특성인 동시에 한계이다. 

사회적 임금의 개념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지출

비 총량으로만 표현되는 것을 넘어, 복지급여의 실효성이 무엇이며, 한국

복지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6) 

제2절 사회적 임금의 개념과 함의

  1. 사회적 임금 개념

‘사회적 임금’은 체계적인 이론에 의해 정의되고 사용된 개념이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배분 시스템에 배태되어 있는 ‘임금’이라는 개념에 ‘사회’

의 의미를 덧붙여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 개념에 가깝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임금과 동일한 노동력 재생산 기능을 

갖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시장임금과 대비하여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고 정의된다(조성은, 2002, p. 15). 사회복지 급여를 지칭

하면서 ‘임금’(wage)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

자들이 시장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복지급여 역시 생활을 유지

시켜주는 주요 기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임금(wage)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social’의 의미도 상이하게 

6) 김서용과 홍경준(1990)은 실용주의로부터 벗어나 “사회정책을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관
련성 속에서, 계급 대립의 역동성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정치경제
학적인 의미의 “총체성”이라고 설명한다. 시장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임금 개념의 활용은 복지국가의 총체성을 밝히는 데 긍정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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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지기 때문에 연구들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이며 ‘임금’과 

동일하다고 정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성은, 2002). 

첫 번째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이 노동력 구매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원석조, 2001, pp. 66-67). 이는 

“자본의 비용으로서 사회적 임금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원석조

(2001)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성격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개별 자본이 개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통상적인 임금을 화폐임금이라 한다면,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모든 자본가들(총자본)이 모든 노동자(총노동)를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일괄해서 지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임금”이

라고 설명한다. 이 입장은 “사회적 임금은 자본이 노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cost)이라는 측면에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본으로 보면 화폐임금이건 사회적 임금이건 자신의 이윤과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즉, 화폐임금을 인상하건 사회적 임금을 

인상하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원석조, 2001, p. 66). 이 주장

을 근거로 할 때 사회적 임금의 범위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compensation)을 ‘임금(wage)’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속하는 

직접 임금 이외의 부분을 사회적 임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금 수취자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소비하여 본인과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실현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임금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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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Gough, 1990; Saunders, 1994; 김연명 외, 1999). 이러한 

관점은 “노동력 재생산을 충족시켜주는 기제로서 사회적 임금을 파악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은, 2002). 대표적으로 Gough는 “현대 

복지국가를 노동력 재생산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급여가 개인의 임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현금 급여(cash benefit)를 사회적 임금으로 정의”

한다(Gough, 1990, p. 74). Gough의 정의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은 

통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하게 사회적 임금의 범주도 현금 

복지급여만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Gough가 현금급여만을 사회적 임금의 범주에 넣은 것은 그가 분류

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활동의 이론적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는 

O’connor의 국가지출 분류를 재해석하여 복지국가 활동을 두 가지 범주

로 나누면서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적 공급을 지칭하거나 혹은 재화와 서비스의 성질, 범위와 분배를 조정

하기 위한 국가활동”을 사회적 소비로, 비노동 인구의 부양, 즉 “노동력을 

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나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집단을 여러 방법으로 

적응시키고 통제하는 것과 관계되는 복지국가의 여타 이데올로기적 또는 

강압적 활동”을 사회적 비용으로 분류한다(Gough, 1990, p. 74). 그리고 

사회적 소비와 사회적 비용의 지출 형태를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네 개의 

범주로 나눈다. 여기에서 “현금급여는 화폐소득을 증가시키며, 급여 수령

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국가 제공 서비스는 사용 가치로서 

직접 소비”되기 때문에 “‘사회적 임금’이란 용어를 현금급여의 범주에 

한정하고 현물급여는 ‘집합적 소비’”라고 정의한다(Gough, 1990, pp.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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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 제공 급여 및 서비스의 분류

구분 노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비노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현금급여 사회적 소비를 위한 사회적 임금 사회적 비용이 되는 사회적 임금

현물급여 사회적 소비가 되는 집합적 소비 사회적 비용이 되는 집합적 소비

자료: Gough, 1990, p. 149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반면 Saunders는 사회적 임금의 범주에 Gough가 집합적 소비로 

분류한 현물급여 비용까지 포함하면서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 직접 현금

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직접적인 사회적 임금(direct social wage)’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간접적인 사회적 임금(indirect 

social wage)’으로 정의한다(Saunders, 1994, p. 161). 

Gough와 Saunders는 사회적 임금의 포괄 범위가 다르지만 모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상의 문제(포괄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임금이 쓰이므로, 시장 임금을 받아서 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사회적 임금을 정의

하고 있다(조성은, 2002, p. 17). 첫 번째 정의와의 차이는 비용 부담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인 수급자 측면에서 사회적 임금을 바라보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 조세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위를 사회적 임금에 

포함시키게 된다. 

세 번째는 기업 같은 개별 고용의 주체로부터 지급되는 시장임금과 

같이 국가라는 주체가 지급하는 급여를 사회적 임금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Esping-Anersen, 1990; 송호근, 1993). 이는 “국가의 자원 배분

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임금을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성은, 

2002, p. 17). Esping-Andersen은 “엄격한 시장 기준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분배되는 국가 자원의 몫”을 총 사회임금으로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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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의 사회복지비의 지출 규모를 사회임금의 크기”로 보았다

(Esping-Andersen, 1990, pp. 115-118). 송호근(1993)의 경우도 한국

의 국가와 임금정책을 논하면서 “현금 임금이란 노동에 대한 직접적 보상

으로서 기업이 현금 형태로 지불하는 화폐 임금이며, 사회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국가가 공공복지 형태로 지불하는 혜택을 

지칭”한다고 말한다(송호근, 1993, p. 80). 이 정의에서 사회임금은 노동력 

재생산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번째 관점과 유사하지만, 결국 공공

복지 형태로 지불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Esping-Andersen의 개념과 

유사하다. 즉, “노동-자본 간의 직접적인 교환과는 거의 무관하게 국가

(또는 사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이러한 재분배된 총자원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소득 보조”, 즉 기본소득과 

유사한 경우를 사회적 임금이라고 지칭하는 경우(Wright, 1997; Freeman, 

1999)가 있다. 대표적으로 Freeman(1999)은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과 

그 해결을 논의하는 연구에서 안정망(safety net)의 확대와 ‘사회적 임금’ 

제공을 변화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 

그가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은 “시장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

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소득 보조(universal income supplements)”를 

뜻한다. 그는 “일반적인 공공지출이나 국민의료보험 등도 임금으로 취급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소득 보조가 보다 엄밀한 의미

에서의 ‘사회적 임금’”이라고 말한다(Freeman, 1999, pp. 21-24). 그의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임금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급여가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일종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사회적 임금으로 정의한 것이다. Freeman보다 먼저 사회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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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사용한 경우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논의되었던 자율주의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말 

유럽에서 번졌던 신좌파의 노동자·학생 투쟁 이후 이탈리아 내의 노동자

주의 그룹인 ‘노동자의 힘’(Potere Operaio)에서는 ‘직접적 생산 과정 

내부에서의 투쟁’이라는 개념 아래 직접적 생산 과정 내부에서 발견되는 

숙련(skill)과 명령의 위계들에 도전하면서 소득을 생산성과의 연계로부터 

풀어내려고 했는데, “사회적 부의 더 커다란 부분을 전유하려는 투쟁인 

노동거부 투쟁과 함께 ‘사회적 임금’을 위한 투쟁은 수행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을 협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또 완전히 다른 그 무엇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Wight, 1997, pp. 222-231; 

조성은, 2002, p. 18에서 재인용). 이들의 주장에서 결국 생산성과 무관

하게 지급되는 사회적 임금을 Gorz가 ‘정치적 임금’ 또는 ‘보장임금’이라고 

명명하였고, Parijs 등이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이라고 정의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Parijs가 정의한 기본소득은 “사회의 전 구성원 

각각에게 그 구성원이 (1) 일하려 하지 않을지라도 (2) 가난하거나 부유함

에 상관없이 (3)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4) 나라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이다(Parijs, 1995, 

p. 35; Pierson, 1999, p. 296에서 재인용). 결국 기본소득은 “현재의 

국가 형태와 기능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체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

들이 자신의 생활을 보장받는 형태로의 사회적 임금”을 뜻한다(조성은, 

2002, p. 19). 

최근의 논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상 

사회를 포함하는 급진적인 용어로서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크게 줄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제도의 지칭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과 활용

에는 네 번째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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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임금 개념들 간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임금을 바라보는 성격과 범주에서 각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범주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래 지향을 담은 네 번째를 제외하면, 자본의 비용 측면으로서의 사회적 

임금(첫 번째 경우)과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서의 사회적 임금(두 번째 

경우), 그리고 국가의 재분배 측면에서의 사회적 임금(세 번째 경우)은 총체

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임금의 기제를 각각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의 비용으로서 지출되는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는 

노동력 측면에서 재생산 비용의 일부가 되는 사회보장 급여로 지출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각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1〕이다. 

〔그림 3-1〕 사회적 임금과 관련한 자본, 노동인구, 국가 사이의 흐름

자본의 노동력 
고용

국가

노동인구

노동력 
제공

사회보장성 조세 
및 조세

사회보장 급여

비노동인구 
대상 지출 
및 기타 
국가지출

현금 임금 및 
비법정 급여

조세 및 

사회보험료

자료: 조성은, 2002, p. 20. <그림 3>을 수정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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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흐름도를 고려할 때 앞에서 살펴본 개념들은 각각의 

한계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에서 말하는 자본의 비용의 측면에서의 

사회적 임금은 자본의 비용으로서 사회보험 부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의 재원이 되는, 노동인구, 비노동인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조세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괄하지 못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이외에도 여타 세원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게 

되고, 자본과 노동 양자가 재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본의 비용만으로 사회적 임금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국가의 재분배 측면에 접근하는 세 번째 개념처럼 국가에 의해 

배분되는 총비용으로 사회적 임금을 파악할 경우, 사회복지 지출 혹은 

사회지출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임금’이란 명칭을 붙이게 된 근본적인 

의의를 상실한다. 또한 사회적 임금을 단지 분배의 문제만으로 축소시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임금 효과만으로 파악할 경우(두 번

째의 경우),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계층의 경우 비용을 부담

하는 동시에 본인과 가족들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 과소평가

되고, 시장임금에 사회적 임금이 덧붙여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3.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적 임금

앞 절에서 사회적 임금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을 노동시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지 않고, 자신과 고용주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에 의해 국가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사회적 임금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임금’이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화폐)이다. 사회적 임금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은 생활 유지의 측면, 즉 노동력 재생산에 사회적 

임금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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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에 따르면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는 ‘생산

물’을 - 이 경우는 노동자를 -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이라고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가 동일한 과정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Marx, 1993, pp. 225-235). 즉,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일할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주거, 의료, 연료, 기타 

다른 모든 소비재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그러나 

상품인 노동력은 몇 가지 면에서 특이한 것임이 곧 명백해진다. 

Gough는 노동력과 여타 상품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Gough, 1990, pp. 38-39). 첫째, 노동력은 다른 상품이 생산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지는 않는다. 인구가 재생산되는 가족 속에서 아이

들이 양육되고 어른들이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를 

‘생산’하는 데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계급인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기본적인 가족 형태가 된 

핵가족의 경우에 노동력의 가치는 아이들과 미고용 상태인 부인의 소비를 

감당해야만 한다. 둘째, 가족의 소비 수준,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생물학

적인 또는 다른 요소로 이루어진 고정된 양이 아니다. Gough에 따르면 

Marx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노동력의 가치는 ‘역사적, 도덕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 투쟁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력이라는 이 핵심적 상품은 그 가치에 있어서 

필연적인 유동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임금의 존재는 노동력의 가치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 

것인가. 사회적 임금의 역할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으로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어주어서 

임금 자체의 상승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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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잉 인구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지만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충분히 관찰되는 사항이다. 즉, 복지국가의 발전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자체의 상승을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지켜주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치

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적 기제와 임금 상승을 맞바꾸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Brenner는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이 보다 

잘 조직되고 보다 강력해지고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를 보다 잘 대표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이들은 노동계급의 물적 이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믿었던 자본 축적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임금 성장이 수익성을 

위협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다”고 주장

한다(Brenner, 2001, pp. 60-61). Huber와 Stephens의 경우도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금 억제는 (사회민주당의 통치 

아래 있던 국가들에서) 황금기 모형의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다(Huber & Stephens, 1998; Brenner, 2001, p. 61에서 재인용). 

즉, 사회민주당이 추구한 복지국가 전략과 임금 억제 전략은 최소한 상호 

연관 속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인 과잉 인구의 관리정책은 이른바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Piven과 Cloward는 지배계급의 포섭 전략이 사회복지, 특히 공공

부조 정책의 확대와 변화에 주요 동인(動因)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 소요의 발생과 사회복지 기제가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밝힌다(Piven & Claward, 1993; 김태성, 성경륭, 2000; 

원석조, 2001).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연결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요구하는 국가체제는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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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형태이다.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가 구조적 

필연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로 합목

적적·합법적으로 완화·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제 시책을 요청하고, 성립·

발전시키는 경향성에서 이를 매개하는 국가는 외형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때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은 일차적으로 기본 모순의 

피해 주체가 되는 노동자 계급이 된다. 역사적으로 근대 복지국가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한 노동자 계급의 통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해야 했던 독일에서 시작되었다는사실이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전제적 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로 이행할 때 

국가가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을 입법하고, 임금을 착취

하는 경영지배에 제한을 가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복지 문제를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진 것이다(Buraway, 1979, pp. 160-168). 사회복지·사회

보장 정책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에서 국가의 선언과 형식적 자세가 나타

나고 있듯이, 한편으로는 생존권의 실현, 생활과 복지를 지키는 권리로서 

전 국민에 대한 시민사회적 대응과 사회적 양보의 태도·시책으로 나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독점자본에 의해 노동자·국민 대중을 체제 

내적으로 편입시키고, 양보와 동시에 일종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孝矯正一, 1991, p. 97).

이런 사실은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Saville의 연구에서도 주장되는데, 그에 따르면 영국의 복지국가는 자본

주의 체제 혼란의 충격완충기로 기능하였고, 그 기능이란 자본주의 질서의 

불평등과 이로부터 나오는 비보장(insecurities)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에서 실시된 보건, 주택, 교육 등의 사회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Saville, 1957, p. 7).

국가의 또하나의 주요 역할은 비노동인구에 대한 부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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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gh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수정

하기 위한 그리고 비노동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사용’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국가의 복지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노동력의 재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것이다(Gough, 1990, p. 66). 이러한 사회복지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역할로 자리하였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볼 때 사회적 제 문제의 기본인 자본과 노동의 계급 대립을 희석시키는 

데 가장 유효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Gough는 현대 복지국가의 개입 양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Gough, 

1990, pp. 66-67). 

(1) 소비재에 이용할 수 있는 화폐량은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변화된다. 

(2) 구매할 수 있는 사용 가치의 속성은 국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식량 증가의 통제와 신축 주택설비의 통제처럼)

(3) 국가는 주택이나 식품의 일부처럼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4) 국가는 NHS처럼 서비스의 형태로 사용 가치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한다. 여기에서, 제3의 요소, 즉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가사노동’ 서비스와 더불어 노동력의 재생산에 작용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부문, 가계 부문 그리고 국가 부문이 직접적

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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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임금의 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사회적 

임금의 구성 과정과 각 항목을 구성하는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3절에서 조작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포괄 범위와 항목

을 정리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 임금의 전개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노동-자본 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임금의 주요 기능인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실현과 부담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김연명 외는 〔그림 3-2〕와 같은 도식을 통해 사회임금 부문이 시장

임금 부문에 덧붙여져서 노동력 재생산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김연명 외, 1999,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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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노동력 재생산에 영향을 주는 각 부문의 구조

주체 제도의 형태와 프로그램

국가

→ 조세제도 ․ 각종 공제제도 →
조세
지원
제도

→

사회임금 
부문→ 사회보장제도

․ 주거(임대주택)
․ 의료(의료보험)
․ 소득(국민연금 등)
․ 교육(공교육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복지

→

기업

→
법정 

기업복지
․ 퇴직금
․ 유급출산휴가

→ →

→
법정 외 
기업복지

․ 교육비 보조
․ 주거비 보조
․ 의료비 보조

→
기업
복지

시장임금
부문

→

→ 현금 급여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사적
복지

→

자료: 김연명 외, 1999, p. 15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구성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총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크게 시장임금 

부문과 사회임금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장기

적인 관점에서 한 가구의 재생산에 필요한 저축 및 투자 비용까지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총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일정 사회의 일정 시점에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규모로부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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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고, 이 두 부문에서 결정된 총임금의 규모로부터 노동력 재생산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김연명 외, 1999). 따라서 이 두 부문이 총

노동력 재생산 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 차이는 사회 간의 체제의 차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제3절 사회적 임금의 범주

  1. 사회적 임금과 대상 범주

사회적 임금의 범주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대상’이다. 핵심 

질문은 “사회적 임금이 임금노동자에게 한정된 개념인가? 아니면, 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 해당되는 개념인가?”이다.

먼저, 사회적 임금 개념은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을 살펴

보자. 이 주장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계약으로서, 노동시장 차원

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사회적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중 임금노동자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김연명 외, 1999; 원석조, 2001; Gough, 1990).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조성은(2002)은 “사회적 임금이란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회복지 기제에 대한 통칭이라 정의”한다. 

기존의 사회지출 지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임금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지출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임금은 생산활동 참여자 

중 자영자를 제외한 임금노동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한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임금 개념을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Es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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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1990)은 국가가 지출한 사회복지의 규모를 사회임금의 크기로 

규정한다. 이때 사회복지지출 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한정되지 않고 전체 

국민으로 규정된다. 송호근(1993)도 사회적 임금을 국가복지제도에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분배로 규정한다. 또한 고용에 의한 노동은 자본

주의가 잉태한 근대의 산물이라고 보고 생산주의와 소비주의에 경도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문제 제기를 한 Van Parijs(1995)의 모든 시민

을 위한 기본소득을 통한 생태주의 사회 건설도 유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Saunders(1994)는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가 공동으로 제공받는 

집합적 소비(예:, 무상 교육·의료 서비스)인 현물급여의 이용자인 전체 

국민을 고려하였다. 오건호(1999)도 사회임금 추정 시, 조세와 사회보험

료를 국가에 납부한 이후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를 사회적 임금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 Freeman(1999)도 보편

주의적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소득 보조, 즉 보편적인 소득 

보조(universal income supplements)를 사회적 임금이라고 규정하

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사회적 임금의 대상은 임금노동자에게 국한

되지 않는 전체 국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3-2〉 사회적 임금과 대상 범주

구분 임금노동자로 한정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

주요 연구
Gough(1990), 김연명 외(1999), 

원석조(2001)

Esping-Andersen(1990), 
송호근(1993), Saunders(1994), 

오건호(1999), Van Parijs(1995), 
Freeman(1999)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임금노동자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적 임금에 대한 협의의 정의이고,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회적 임금에 대한 광의의 정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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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상일(2023, pp. 182-183)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란 전체 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 보건, 사회보장, 복지 서비스, 주거, 공동 편의시설 등을 위한 복지

국가의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또 협의의 정의로는 고용에 기초해 사회보험 

기여로 발생하는 임금 대체의 급여에 대한 권리(entitlement to a wage 

replacement benefit)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사회적 임금을 대상을 

구분하였다.

  2.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의 범주

사회적 임금의 범주 중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급여 형태’이다. 

Gilbert and Terrell(2012, pp. 232-247)은 급여의 성격(The Nature 

of Social Provision)을 설명하면서 현금과 현물이라는 ‘기본적 급여 형태’ 

(Basic Forms: Cash versus In-Kind)와 급여 선택에 대한 확장 논의

로서 ‘대안적 급여 형태’인 기회, 서비스, 재화(goods), 바우처, 세액공제, 

현금, 권한을 제시한 바 있다. 대안적 급여 형태에 기본적 급여의 두 가지 

형태인 현금과 현물(재화와 서비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대안적 

급여 형태 중 어떤 것을 급여 형태 범주로 채택할 것인가가,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 문제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 이때 기회와 권한은 산술

적인 측정이 쉽지 않기에 제외되므로, 현금, 현물(재화와 서비스), 바우처, 

세액공제가 주요한 급여 형태가 된다.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 범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임금의 대상을 임금노동자로 한정하는 관점과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으로 포괄하는 관점 모두, 현금이라는 단독 급여 형태로 하는 

입장과 현금 + 현물이라는 급여 형태로 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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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 범주

구분
임금노동자로 한정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

현금 현금 + 현물 현금 현금 + 현물

주요 연구 원석조(2001)
Gough(1990), 

김연명 외(1999)

Van 
Parijs(1995), 

Freeman(1999)

Esping-Andersen
(1990), 

송호근(1993), 
Saunders(1994), 

오건호(1999)

사회적 
임금에 

대한 관점

자본의 비용
(=사회보험료)

노동력 재생산 
기제

보편적 소득 보조 국가의 재분배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사회적 임금의 탐색적 측정

  1. 사회적 임금의 측정을 위한 자료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료(현금)를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하여 실제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임금노동자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한다. 2014년 8월 전체 취업자는 26,183천 명, 비임금 근로자는 

7,191천 명(27.5%)(자영업자는 5,872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319천 

명), 임금근로자는 18,992천 명(72.5%)(상용근로자는 12,329천 명, 임시

근로자는 5,139천 명, 일용근로자는 1,524천 명)이다. 2023년 8월 전체 

취업자는 28,678천 명, 비임금 근로자는 6,724천 명(23.4%)(자영업자는 

5,78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940천 명), 임금근로자는 21,954천 명

(76.6%)(상용근로자는 16,193천 명, 임시근로자는 4,759천 명, 일용근로

자는 1,002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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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14~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6,183 26,369 26,696 26,904 26,907 27,358 27,085 27,603 28,410 28,678

비임금근로
자(명/%)

7,191 6,894 6,953 6,898 6,862 6,799 6,639 6,610 6,686 6,724

27.5 26.1 26.0 25.6 25.5 24.9 24.5 23.9 23.5 23.4 

자영업자 5,872 5,678 5,744 5,733 5,681 5,662 5,555 5,550 5,690 5,784

고용원이 있
는 자영업자

1,612 1,624 1,618 1,580 1,651 1,535 1,363 1,301 1,354 1,413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4,259 4,055 4,126 4,153 4,030 4,127 4,193 4,249 4,336 4,370

 -무급가족
종사자

1,319 1,216 1,208 1,165 1,181 1,138 1,083 1,060 996 940

임금근로자
(명/%)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72.5 73.9 74.0 74.4 74.5 75.1 75.5 76.0 76.5 76.6 

상용근로자 12,329 12,798 13,050 13,517 13,795 14,288 14,570 14,893 15,801 16,193

임시근로자 5,139 5,131 5,213 5,046 4,859 4,857 4,539 4,851 4,773 4,759

일용근로자 1,524 1,545 1,480 1,443 1,391 1,415 1,337 1,248 1,151 1,002

주 1: 각 연도 8월 자료임
    2: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3: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

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
로자 + 일용근로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
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B17%26obj_var_id%3D%26seq
No%3D%26tblId%3DDT_1DA7010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
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
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2025.1.31. 추출

201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8,992천 명, 정규직 근로자는 

12,869천 명(67.8%), 비정규직 근로자는 6,123천 명(32.2%)(한시적 

근로자는 3,529천 명(18.6%), 시간제 근로자는 2,035천 명(10.7%), 비

전형 근로자는 2,137천 명(11.3%))이다. 2023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2,143천 명, 정규직 근로자는 13,685천 명(63.0%), 비정규직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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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천 명(37.0%)(한시적 근로자는 5,259천 명(24.0%), 시간제 근로자는 

3,873천 명(17.6%), 비전형 근로자는 1,957천 명(8.9%))이다. 

〈표 3-5〉 한국의 근로 형태별 임금노동자(2014~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규직
근로자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67.8 67.6 67.2 67.1 67.0 63.6 63.7 61.6 62.5 63.0

비
정
규
직
근
로
자

한시
적근
로자

3,529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5,259

18.6 18.8 18.6 18.6 19.1 23.3 22.5 24.6 24.6 24.0

시간
제근
로자

2,035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3,512 3,687 3,873

10.7 11.5 12.6 13.3 13.5 15.3 15.9 16.7 17.0 17.6

비전
형근
로자

2,137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1,957

11.3 11.4 11.4 10.6 10.3 9.9 10.1 10.8 9.8 8.9

소계
6,123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32.2 32.4 32.8 32.9 33.0 36.4 36.3 38.4 37.5 37.0

합계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각 연도 8월 자료임
    2: 비정규직근로자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가 포함됨. 한시적근로, 시간제근

로, 비전형근로는 비정규직근로의 하위범주이지만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근로, 시간
제근로, 비정현근로자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음

    3: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
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함 

    4: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5: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를 포함함 

    6: 2019년 8월 조사 결과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어, 
2019년 8월 부가조사와 2018년 8월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
0&idxCd=F0112&upCd=5) 2025.1.31.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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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국의 근로 형태별 임금노동자(2014~2023)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
0&idxCd=F0112&upCd=5 2025.1.31. 추출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이다. 2014년 8월 기준 공적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68.1%, 정규직 근로자는 82.2%, 비정규직 

근로자는 38.5%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률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71.5%, 정규직 근로자는 84.2%, 비정규직 근로자는 44.8%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68.9%, 정규직 근로자는 82.0%, 비정규직 

근로자는 43.9%이다. 2023년 8월 기준 공적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69.6%, 정규직 근로자는 88.0%, 비정규직 근로자는 

38.4%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률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78.9%, 

정규직 근로자는 94.3%, 비정규직 근로자는 52.6%이며, 고용보험 가입률

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77.0%, 정규직 근로자는 91.9%, 비정규직 근로

자는 5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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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한국의 근로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4~20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적연금
(직장

가입자)

임금근로자 68.1 67.5 67.7 69.1 69.8 69.5 69.8 69.4 70.0 69.6

정규직 82.2 82.1 83.0 85.0 86.2 87.5 88.0 88.8 89.1 88.0

비정규직 38.5 37.0 36.4 36.6 36.6 37.9 37.8 38.4 38.3 38.4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임금근로자 71.5 71.6 72.6 74.2 75.5 75.7 76.7 77.0 78.5 78.9

정규직 84.2 84.8 86.2 88.4 90.1 91.5 92.6 93.6 94.5 94.3

비정규직 44.8 43.9 44.9 45.3 45.9 48.0 49.0 50.3 51.7 52.6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8.9 68.7 69.7 71.2 71.6 70.9 72.6 75.2 77.0 77.0

정규직 82.0 82.4 84.2 85.9 87.0 87.2 89.2 90.9 92.2 91.9

비정규직 43.9 42.6 42.9 44.1 43.6 44.9 46.1 52.6 54.0 54.2

주 1: 각 연도 8월 자료임
    2: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함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를 포함함
    4: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
0&idxCd=F0121&upCd=5 2025.1.31. 추출

〔그림 3-4〕 한국의 근로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4~2023)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
0&idxCd=F0121&upCd=5 2025.1.31.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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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징수 수입예산 현황이다. 2020년 3,205억 원, 2021년 

3,301억 원, 2022년 3,406억 원, 2023년 3,424억 원이다.

〈표 3-7〉 한국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수입예산(2020~2023)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 3,205 3,301 3,406 3,424

국민건강보험
분담금

2,041 2,096 2,190 2,171

국민연금기금
분담금

848 877 885 919

산재보험기금
분담금

168 174 176 178

고용보험기금
분담금

147 153 154 155

석면피해구제
기금분담금

1 1 1 1

주 1: 최초 승인예산 기준(예산승인일: 2023.12.27.)
    2: 과년도: 각 회계연도 최종 예산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2025.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608m01.do
2025.1.31. 추출

국내총생산 현황이다. 2014년 명목 GDP는 1,638,484.8십억 원이며, 

2023년 명목 GDP는 2,401,189.4십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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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지출 현황이다. 2014년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9.2%

이며, 이 중 현금지출은 GDP 대비 3.7%, 현물지출은 5.2%이다. 2020년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4.4%이며, 이 중 현금지출은 GDP 대비 

6.7%, 현물지출은 7.3%이다. 2022년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4.8%

이다. 2014년 노인복지지출은 GDP 대비 2.3%이며, 2020년 노인복지

지출은 GDP 대비 3.4%이다. 2014년 가족복지지출은 GDP 대비 1.1%

이며, 2020년 가족복지지출은 GDP 대비 1.5%이다. 

〈표 3-10〉 한국의 공공사회지출(2014~2022)

(단위: % of GD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사회지출 9.2 9.6 9.9 10.1 10.9 12.3 14.4 14.9 14.8

현금지출 3.7 4.0 3.9 4.0 4.3 5.0 6.7 - -

현물지출 5.2 5.3 5.6 5.8 6.2 6.9 7.3 -　 　-

노인복지지출 2.3 2.6 2.6 2.7 2.8 3.1 3.4 -　 　-

가족복지지출 1.1 1.1 1.1 1.1 1.2 1.4 1.5 -　 　-

주: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현금과 현물 지출값이 없음
자료: Social expenditure,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vis?tm=social%20expenditure&pg=0&snb=144&v
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SOCX_AGG%40DF_PUB_PRV
&df[ag]=OECD.ELS.SPD&df[vs]=1.0&dq=.A..PT_B1GQ.ES20_30%2BES10.C%2BK%
2B_T._T.&pd=2010%2C&to[TIME_PERIOD]=false 2025.1.31. 추출

  2. 사회적 임금 1: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사회보험료)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각 사회보험별 가입률을 100으로 나눈 

값에 각 사회보험별 사회보험 통합징수 수입예산(분담금)을 곱한 값을, 

각 사회보험별 가입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제시하였다. 



9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연구

사회적 임금 1 = [각 사회보험별 사회보험 통합징수 수입예산 × (각 

사회보험별 가입률 / 100)]  ÷ 각 사회보험별 가입 임금근로자 수

분석 결과,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사회보험료)으로 측정한 사회적 

임금은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20,518원이다. 월평균 1,709원이다.

〈표 3-11〉 한국의 사회적 임금 1: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사회보험료)

(단위: 억 원, %, 명,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사회보험 통합징수 예산 27,085 27,603 28,410 28,678

국민건강보험 분담금 2,041 2,096 2,190 2,171

국민연금기금 분담금 848 877 885 919

산재보험기금 분담금 168 174 176 178

고용보험기금 분담금 147 153 154 155

임금근로자 수 20,446 20,992 21,724 21,954

공적연금 가입률 69.8 69.4 70.0 69.6   

건강보험 가입률 76.7 77.0 78.5 78.9   

고용보험 가입률 72.6 75.2 77.0 77.0  

공적연금 가입률 평균 73.0 73.9 75.2 75.2 

공적연금 가입 임금근로자 수 14,271,308 14,568,448 15,206,800 15,279,984 

건강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수 15,682,082 16,163,840 17,053,340 17,321,706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수 14,843,796 15,785,984 16,727,480 16,904,580 

국민건강보험 13,015 12,967 12,842 12,533

국민연금기금 5,942 6,020 5,820 6,014

산재보험기금 1,132 1,102 1,052 1,053

고용보험기금 990 969 921 917

사회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현금 평균

21,079 21,059 20,635 20,518

전체 임금근로자 현금 평균 15,675 15,725 15,679 15,596

주: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보힘가입 및 전체 임금근로자 현금 평균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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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임금 2: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 + 현물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과 현물은 ‘국가가 임금노동자를 위해 지출한 

현금과 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전체 임금노동자에게 지출

한 현금과 현물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

계로 인해 추정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에서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율과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율

을 뺀 값을 100으로 나눈 후 GDP를 곱하였고, 다시 임금근로자 수로 나

눈 값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가족복지지출을 아동복지지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임금 2 = {GDP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율 -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율) ÷ 100]}  ÷ 임금

근로자 수

분석 결과,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과 현물 지출로 측정한 사회적 임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9,510,063원이다. 월평균 792,50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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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국의 사회적 임금 2: 임금노동자를 위한 현금 + 현물

(단위: 십억 원, % of GDP, 천 명,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명목 GDP)

1,638,484.8 1,740,776.0 1,833,026.6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공공사회지출 9.2 9.6 9.9 10.1 10.9 12.3 14.4

노인복지지출 2.3 2.6 2.6 2.7 2.8 3.1 3.4

가족복지지출 1.1 1.1 1.1 1.1 1.2 1.4 1.5

노동세대지출 5.8 5.9 6.2 6.3 6.9 7.8 9.4 

임금근로자 수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전체 임금근로자 
공공사회지출 평균

4,975,327  5,282,040 5,726,641 6,094,877 6,923,536 7,727,042 9,510,063 

자료: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공공사회지출 평균을 계산함

  4. 사회적 임금 3: 국민을 위한 현금

모든 국민을 위한 현금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

공되는 소득 보조’ 또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급여는 없다.7) 이에 GDP 대비 공공현금지

출 비율을 100으로 나눈 값을 GDP로 곱한 후, 다시 총인구수로 나눈 값

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임금 3 = [GDP × (GDP 대비 공공현금지출 비율 / 100)]  / 

인구수

분석 결과, 국민을 위한 현금으로 측정한 사회적 임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2,675,724원이다. 월평균 222,977원이다.

7) 물론 기본소득 성격으로서,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햇빛연금이 있으나, 이는 전체 국민이 
아닌 신안군민에게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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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한국의 사회적 임금 3: 국민을 위한 현금

(단위: 십억 원, % of GDP, 명,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명목 GDP)

1,638,484.8 1,740,776.0 1,833,026.6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현금지출 3.7 4.0 3.9 4.0 4.3 5.0 6.7

인구 50,746,659 51,014,947 51,217,803 51,361,911 51,585,058 51,764,822 51,836,239

전체 국민 
현금지출 평균

1,190,442 1,350,924 1,409,723 1,512,005 1,677,243 1,982,850 2,675,724 

자료: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체 국민 현금지출 평균을 계산

  5. 사회적 임금 4: 국민을 위한 현금 + 현물

모든 국민을 위한 현금과 현물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

한 현금과 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100으로 나눈 값을 GDP로 곱한 후, 다시 총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제시

하였다.

사회적 임금 4 = [GDP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 100)]  / 

인구수

분석 결과, 국민을 위한 공공사회지출로 측정한 사회적 임금은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6,675,087원이다. 월평균 556,25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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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이 연구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분야별 새로운 

동향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그간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사회정책 영역의 동향 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지표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을 선택

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 동향 분석의 시의성을 제고

하기 위해 김성아 외(2022)에서 개발하고 김성아 외(2023a)에서 개선한 

동향 분석틀을 기반으로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행복 점수가 약간

이지만 높아지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빈곤율과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규모가 증가하는 등 지표상에 나타

나는 보건의료, 소득과 주거, 사회서비스 등 영역별 사회정책의 성과는 

일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총지표값을 생애주기, 혹은 하위

집단으로 구체화하면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미진한 지원 수준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인의 질병이라고도 

하는 우울감이나 우울증, 비만은 늘어나고 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 

비중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부담액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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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특히 75세 이상 노인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하

지만 빈곤한 근로빈곤층 혹은 저임금근로자가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없이 고립된 인구가 늘었다. 갈등과 차별 등 인식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격차가 우려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

서 사회적 재생산을 도모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해체할 수도 있다. 인구 규모가 줄면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지출이 증가했지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하여 서민의 삶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다. 사회

문제가 잔존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지점을 지표로 발견하는 경험은 사회

정책 동향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표 동향을 살펴본바, 2000년 이후에 제도적 성과를 

보인 것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었다. 기대수명 등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대체로 과거에 비해서 향상되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건강 위험 요인 중 흡연과 음주는 

OECD 평균 수준을 보였고, 비만 및 과체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 이용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많은 

편이다. 의료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세 배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다. 

한편, 보건의료 자원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표인 의사 수와 병상 수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병상 수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운용하는 데 투입된 지출을 집합한 보건의료 비용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OECD 평균을 앞질렀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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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측정해보았다. 사회적 임금의 대상 범주와 사회적 임금의 급여 

형태 범주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4가지의 

입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료(현금)를 사회

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3년 기준 20,518원

이다. 둘째,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과 현

물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0년 기준 

9,510,063원이다. 셋째, 시민권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수당 또는 기본

소득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2,675,724원이다. 넷째, 국가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한 현금과 현물을 사회적 임금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른 값으로, 

이는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6,675,087원이다.

제2절 향후 개선 방향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영역의 지표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고, 

사회적 임금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책 성과 중심의 동향 분석은 첫째, 특정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영역별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총체적인 경향을 추적해야 한다. 

장기의 과거 경향을 안다는 것은 미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총체적인 경향과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원천을 활용하는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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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분야와 

기능 변화에 대응해 주기적으로 동향 분석틀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사회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대표 간행물

(OECD Health Statics,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지표를 살펴보았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 지표가 제시될 수도 있다. 

어떤 지표이든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여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첫째, 정교한 측정을 위한 사전 ‘데이터 생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데이터들은 사회적 임금에 초점을 둔 자료들이 아니므로, 

이론과 증거 간의 연결이 쉽지 않다. ‘사회정책 독자 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 지표를 측정한다는 목적하에 관련 

데이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금과 현물을 제외한 

대안적 급여 형태에 대한 측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사회적 임금은 

기본적 급여 형태 중 현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현금 + 현물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즉 사회적 임금은 기본적 급여 형태에만 해당하였고, 확장된 

대안적 급여 형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임금에 대한 논의가 기본소득을 제외하고는 대개 오래된 논의

이다 보니, 사회적 임금의 급여 형태가 현금과 현물이 주를 이룬다. 대안적 

급여 형태인 바우처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며, 중요한 사회적 임금 제공 

방식인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사회적 임금 측정 

시 대안적 급여 형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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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회적 임금과 급여 형태 범주의 한계

구분 현금
현물

(재화와 서비스)
바우처 세액공제

원석조(2001) ○ × × ×

Gough(1990), 김연명 
외(1999)

○ ○ × ×

Van Parijs(1995), 
Freeman(1999)

○ × × ×

Esping-Andersen(1990), 
송호근(1993), 

Saunders(1994), 
오건호(1999)

○ ○ × ×

주: 대안적 급여 형태인 기회와 권한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사회적 임금 논의에 대한 혁신적 관점도 고려한 데이터 생산과 

측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임금 논의는 잉여노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하는 논의는 인간 개인의 활동 영역이 

‘노동’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활동과 창조적 활동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Gorz(1992, p. 178)가 제시한 개인의 공식적인 시장에서의 거시사회적 

활동(macrosocial activity)은 기존의 임금노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돌봄과 가사 등의 개인의 비공식적인 미시사회적 활동(microsocial 

activity)은 일부 현물급여를 통해 고려되고 있으나, 생존을 넘어서는 창조

적이면서 문화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율적 활동(autonomous 

activity)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임금 측정 시 적절성 수준에 

대해 논할 때, 거시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임금에서 간주하지 

못하고 있는 미시사회적 활동의 공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창의

적인 자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임금을 통한 

불평등과 타율성을 경감(이상일, 2023, p. 177)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적 임금 개념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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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사회적 임금을 

세부 항목을 수집하여 추계할 것인지, 해외 연구 사례와 같이 총체적 

추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집 

가능성이다. 한국의 사회적 임금을 추계하여 타 국가 연구 결과와 비교

하려면 국제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추계해야 하는데, 

이렇게 접근할 경우 사회적 임금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 결과를 단년도로만 한정할지, 다년도의 추세를 볼지에 따라서 입수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할 때 다른 통계 지표와의 연관성이나 차별적인 의의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 한국에서의 추계 결과나 통계청의 

계층별 공적이전액과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갖는 지표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 및 해외 연구는 모두 거시적 지표들을 활용

하였기에 각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패널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미시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별, 가구 유형별 접근을 시도한다면 사회적 

임금 측정의 활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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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of 
Social Trends Monitoring

9)Project Head: Ham, Young-Jin

This study develops trend indicators in key social policy 

areas to better respond to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changes, with the aim of bringing qualitative improvements to 

periodic analyzes of social policy performance and trends. To 

this end, we selected the concept of 'social wage'―an indicator 

designed to comprehensive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welfare state and its impact on people's lives as a whole. We 

examined both how the social wage can be measured and how 

it can be applied in practice. In particular, we conducted actual 

measurements of social wages, drawing on existing debates and 

definitions. Our trend analysis focused on performance in-

dicators across several domains: healthcare (life expectancy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income and housing (average 

household income), social services (long-term care payment 

rates), population (per capita and demographics), and overall 

social security. We analyzed these indicators by policy area, 

population subgroup, and life-cycle stage.

Building on prior research, we centered our analysis on key 

indicators within each major social policy area and assessed 

Co-Researchers: Cho, Sungeun ․ Kim, Seonga ․ Shin, Jeongwoo ․ Min, Kichae ․ Heo, 
Shinhang ․ Chu, Byungjoo ․ Lee, Chaejeong ․ Cheon, Mikyung ․ Ko, kyong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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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sibility of using the social wage as a central measure of 

the welfare state’s performance and impact.

Key words: social wage, policy indicators, healthcare, income security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
    /HUN <>
    /ITA <>
    /JPN <>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